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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7개주 온실가스 독자규제 불허
EPA,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규제 실효성 없어 … 자동차업계 압력 의혹

미국 연방환경청(EPA)은 12월19일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가 독자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존슨 EPA 청장은 이미 부시행정부가 서명한 에너지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규제법의 실

효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캘리포니아 정부 당국이 독자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나서야 할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EPA의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

을 회피하려는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규제법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위헌 주장을 일축해 EPA의 승인

만 받으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 주가 연방정부보다 엄격하게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돼 왔다.

캘리포니아가 2004년 마련한 온실가스 규제법은 2016년까지 신종 승용차와 픽업트럭의 배기가스를 30% 줄

이고 2009년 모델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승용차와 픽업트럭은 갤런당 43마일, 일반 트럭 및 유틸리티 차량은 갤런당 27마일의 연비를 충족시켜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미국 정부는 2020년까지 승용차와 트럭을 막론하고 갤런당 35마일의 연비를 요구

하고 있다. 연비가 높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적어진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를 방해하고 수천만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

하는 결정을 내려 실망했다”면서 EPA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EPA에게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규제법을 승인하도록 요청했으나 이제는 결정을 번복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인들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외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다른 12개주가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독자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제정했으며 애리

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유타 등 4개 주 주지사들도 독자적인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

다.

한편,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의 데이비드 맥커디 회장은 “EPA가 50개주에 

모두 적용될 법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

면 자동차 업계나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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